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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seok Seo / Jesun Lee / Wonhee Jung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lassify the types of regional governments based on 

regional disaster risk and regional extinction risk,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level and regional happiness.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17 

metropolitan governments in 2018-2019, and fuzzy set analysis was appli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e conditions such as the 2018 regional safety index and 

local extinction index and the result condition such as the local life satisfaction in 2019.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e type of cause combination of sufficient conditions 

between regional happiness and regional risk was identified. The overall explanatory 

power was 58.1%, and the consistency of all sufficient condition combinations was 

confirmed to be 84.9%. It was analyzed that the level of happiness could be high in 

regions with the regional disaster risk level↓(E↑) and the local extinction risk level↓(F↑).

Keywords: Regional risk index, Regional disaster risk, Rgional extinction risk, Fuzzyset

I. 문제의 제기

지역의 위험은 어떻게 진단되어야 하는가? 오랫동안 지역의 위험은 자연재난을 기준으로 논

의되어 왔다. 재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개인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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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Haddow et al., 2016; 이유현･권기헌, 2017: 256) 때문이다. 재난의 중요성으로 인해 재난대

응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가 증가하였다(김덕준, 2004; 류상일, 2007; 하규만, 2010; 김경

호･성도경, 2011; 하규만, 2011; 임도빈, 2015; 이동규, 2016; 주상현, 2016). 그렇지만, 자연재

난의 발생이 곧 지역위험으로 치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된다. 재난은 오래된 생존

위협의 상태이지만 지진, 폭풍, 폭우 등의 자연재난 그 자체는 위협적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현･권기헌, 2017: 256). 

그렇다면 자연재난을 넘어 지역의 위험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인자는 무엇인가? 자연재난이 

지역의 위험 평가의 중요 기준이었기에 자연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지역의 위험을 크게 

낮추는 방법으로 고려되었다. 재난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자연변화로부터 파생된 인명과 재

산손실 등의 사회경제적 피해로 바라보기 때문일 것이다. 재난의 가능성은 위험이지만, 재난이 

곧 사회적 위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어쩌면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른 위험성의 증대(Beck, 

1986)를 넘어서 각 사회가 내포한 구성원의 공유된 인식 수준이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준거(김

현우, 2021)가 될 수도 있다. 즉 지역사회가 배태한 요소나 지역 구성원의 생각 등이 지역사회

의 주요인자로서 위험을 강화 또는 감소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위험은 재난위험과 지역위험을 기준으로 함께 논의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위험도에 대한 정의는 학문 간 경계를 넘어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논의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험에 대한 논의가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각 분과영역에서 다루어질 

수는 있지만, 학문 간 통합적 시도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에서 바라보는 위

험은 특정 공간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이 초점이라면 사회과학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특정지역

이 가지는 변화 또는 양상으로 논의될 수도 있다. 사실 지역의 위험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

로 양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재난 및 재해로부터 

발생하면서 동시에 그 사회가 내포한 심리적 불안요소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위험은 변화하지 않는 요소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의 의미가 커지면서 지역의 생존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

험’은 개인차원을 넘어서 ‘지역’과 관련되어 논의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과 관련된 ‘위험’ 중 최근 가장 두드러진 이슈는 인구소멸이다.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

들에서는 지방정부 재정파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는데, 지역소멸은 재정파산의 수준을 넘

어서 지방정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문제가 부각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

되면 인구감소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대도시만 살아남는 ‘극점사회’가 도래한

다고 주장했다(이건웅, 2020: 128). 결국, 최근 한국의 지역위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두 가지 

개념은 지역재난과 지방소멸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재난과 지방소멸은 개개의 개념으로 위험

을 잘 드러내고 있으나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다. 결국 지역의 위험 수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위험을 나타내는 지역재난과 사회문화적 위험을 보여주는 지방소멸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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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본 연구의 목적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재난의 관점과 지방소멸

의 관점을 종합하여 지역위험도를 정의하고 이를 기초로 지역의 위험도 수준을 유형화한 후 

지역행복과의 관련성도 살펴본다. 이를 위한 연구의 대상은 2018-2019년 광역자치단체라는 점

에서 분석의 대상이 17개로 한정된다. 표본 수의 한계로 일반적인 회귀분석을 통한 인과성 검

토가 어렵다는 점에서(이유현･서인석, 2019) 이를 분석할 수 있는 퍼지셋 방법을 적용하고자 

하였다.1) 이후 분석의 결과에 기초해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역위험의 의의

지역위험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의된 것은 없다. 위험에 대한 논의가 자연과학, 

사회과학을 막론하고 사용되고 있고 이를 개념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

다. 일반적으로 자연과학에서는 홍수, 태풍, 질병 등 지역의 다양한 물리적･환경적 요소로 인해 

인간이 큰 재해나 재난을 입게 될 가능성으로 생각해왔다. 재해 및 재난의 사건으로 인해 발생

한 피해규모가 위험으로 인식된 것이다. 이에 반해 사회과학에서는 물리적인 타격은 산업사회

의 유산으로 바라보고 과학기술, 매스미디어 등이 더욱 발전하는 미래 시점에서 나타날 직･간

접적 요소를 위험으로 간주하고 있다. Beck(1998)의 위험사회는 이를 대변하는 용어로 사용되

어 왔으며 현대사회의 위험은 사회전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내포한 명확성이 미래사회에서는 오히려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다가오고 사회적 위험을 증폭한

다는 것이다. 

사실 지역의 위험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양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는

다.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재난 및 재해로부터 발생하면서 동시에 그 사회가 내포한 심리적 불

안요소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험은 변화하지 않는 요소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적 재난의 경우는 모든 시대

를 통틀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위험’이나 문맹률과 같은 이슈는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중요한 

‘위험’이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최근에는 지역사회의 의미가 커지면서 

지역의 생존에 더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위험’은 개인차원을 넘어서 ‘지역’과 관련되어 논

의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지역위험은 개인의 위험을 가져오는 

다양한 위해요소들과 지역자체가 내포한 시대적 위험성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사용하고

1) 퍼지셋 분석은 소수사례 연구의 최적화된 연구방법으로써 원인조건의 결합과 결과조건의 변화를 깊이 
있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소수사례에서도 인과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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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그림 1> 지역안전지수 추진현황

지역과 관련하여 재난위험을 측정하는 개념으로는 지역안전지수가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

해나 각종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난 예방 및 완화의 목적에서 제시되었다(임동

균･송승현, 2020: 148).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0(안전지수의 공표)에 의해 

지역안전지수를 측정 및 공표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는 중앙정부가 추진하여 체계화한 지수

로 안전에 관한 각종 통계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 안전수준을 1-5 등급으로 계량화한 결과이

다.2) 산출은 모두 7개 분야로 제시되고 있는데, ①교통사고, ②화재, ③범죄, ④자연재해, ⑤생

활안전, ⑥자살, ⑦감염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역안전지수는 2010-2011년 지수개발 및 타당

성검토가 이루어진 후 지자체 의견수렴과 컨설팅 과정을 거쳐 지금의 산출결과 도출방식으로 

매년 진단되고 있다.

지역안전지수가 직접적인 위해 수준을 지역 수준에서 다루는 지표라면, 지역의 존립자체를 

측정하고 진단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이 있다. 지역소멸은 최근 우리사회에 대두되는 가장 심각

한 미래문제 중 하나로(김진형, 2020: 56) 부각되고 있다. 초저출산과 초고령화로 대별되는 인

구구조 변화는 사망자 수 보다 출생아 수가 적어져 인구의 자연감소를 야기하고 있다. 2030년

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인구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이현정･최경민, 2019: 88)

고 지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인구절벽은 교육, 국방, 조세, 산업구조 등 지역이 가진 

여러 여건들의 전방위적 위험을 부각시키고 있다(Cho, 2016; Jeon, 2018). 특히 저출산과 고령

화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사회에서 인구소멸은 지역소멸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정책

적 대응이 필요로 된다. 

2) 1등급일수록 동일 단위 행정구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함을 의미하며, 당해연도 지수는 전년도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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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마스다 히로야(2015: 24) 논의를 이건웅(2020: 129)에서 재인용

<그림 2> 인구감소의 3단계

지역소멸이란 지역사회에 인구가 줄어들고 결국엔 인구가 없는 유령도시화되는 현상이다.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들에서는 지방정부 재정파산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는데, 지역소멸

은 재정파산의 수준을 넘어서 지방정부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문제가 부각된

다. 지역소멸을 주장한 마스다 히로야(増田寛也)는 ‘인구감소 3단계’를 제시했는데,3) 그는 저출

산･고령화가 심화되면 인구감소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면서 결국에는 대도시만 살아남는 ‘극

점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했다(이건웅, 2020: 128). 지역소멸은 지역소멸지수로 측정되고 있

으며, 이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20∼39세 여성인구수 대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수를 소멸위험지수로 측정하게 된다.4)

요컨대, 최근 한국의 지역위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두 가지 개념은 지역재난과 지방소멸이라

고 볼 수 있다. 지역재난과 지방소멸은 개개의 개념으로 위험을 잘 드러내고 있으나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이 다르다. 결국 지역의 위험 수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위험을 나타내

는 지역재난과 사회문화적 위험을 보여주는 지방소멸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위험

3) 일본에서 인구감소는 오랜 문제였으나 위기감이 부각된 계기는 2014년 ‘일본창성회의’의 의장인 마스
다 히로야(增田寬也)가 발표한 마스다 보고서였다(조진우, 2020: 147). 보고서는 일본의 3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지역인구가 부족하여 사라질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한 지역은 공공서
비스를 자급자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국에는 공공기능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4) 소멸위험지수= 세 고령인구수
∼ 세 여성인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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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요한 국가이슈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를 측정하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하에서는 지역사회 위험의 중요 2요소로써 정부가 측정하고 있는 지역안전지수와 지방소멸지

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사회위험 관련 선행연구 검토

앞서 논의한 것처럼 지역사회위험과 관련해서는 크게 2가지 연구유형으로 대별된다. 한 가

지는 자연재난의 대응과 관련한 물리적 지역안전지수의 지표 개발과 개선이다(양원직 외, 

2016; 박홍신 외, 2016; 임동균･송승현, 2020; 송창영, 2020). 양원직 외(2016)은 지역위험도 

평가를 위한 지역위험계수의 추정과 방식에 대해 제시하였다. 재난발생 시의 재난유형별 재산

피해에 관한 현황통계가 없는 전구의 시･도의 각 지역위험 수준을 추정하기 위해 재난빈도와 

피해수준으로써 부상 및 사상을 활용하여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즉 붕괴, 화재, 폭발, 

안전사고 등응 통해 재난발생계수를, 재난유형별 인명피해계수를 추정해 각 지역별 재난위험

도를 추정한 것이다. 연장선에서 박홍신 외(2016)은 지역위험유발계수 및 지역피해확산계수를 

토대로 지역위험도평가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지역위험유발계수는 건물 또는 건축물에 초점

을 두고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밀도, 건축물 수용인원과 이에 따른 예상인명피해계수, 건축물의 

가치를 고려한 예상재산피해계수 등을 계산하였다. 이때 분석의 대상은 행정 동별 지역재난계

수를 구함으로써 지역의 건물적 특성에 따른 재난안전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건축물을 중심으

로 건물의 무너짐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함의이

다. 다만, 물리적 특성을 고려해 재난지수 또는 안전도를 구하고 있으나 건물 붕괴 등의 사고 

중심에 예방 측면이기 때문에 지역소멸과 같은 지역전반의 사회적 위험도를 담아내고 있지는 

못하다. 임동균･송승현(2020)은 지방정부의 재난 대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를 설정하는 것

을 목표로 각 부처의 통계 및 지방정부 안전평가지표 등을 종합하고 검토하였다. 선정의 기준

으로는 수집용이성, 자료의 신뢰성, 지표의 대표성, 보편성, 정책 적용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을 토대로 지표를 선정하고 해당 지표는 지방도시의 재난 리질리언스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제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확인한 지역안전지수에는 인적역량 확보력, 상호협력체계 

관리력, 과밀 지역 화재 예방력, 산업 생산 축소 예방력, 피난 경로 차단 예방능력, 피난시 사고 

발생 예방능력, 피난시 지연율 예방력, 건축물 안전도, 빈집 문제 발생 예방력, 실온 저하 예방

력, 피난처 확보현황, 의료 체제 현황(소프트), 의료 체제 현황(하드), 통신 기기 확보현황, 정보 

관리력 현황, 소방 장비 확보현황, 운송방안 확보현황, 지방정부 재정력, 지방정부 예방 역량강

화 재정력, 지역 고용도, 가계 경제 여유력, 복구 노동력 등이 포함되었다. 이 지표들은 각 지역

의 구체적인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들을 총합하여 지역의 

전체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단일 지표를 토대로 지역을 비교하

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따라서, 총괄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위험도를 지역적 특성과 자연재난



지역안전지수와 지방소멸지수를 활용한 지역위험 유형화 및 지역행복과의 퍼지셋 결합관계 분석   101

적 요소를 결합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분석적 프레임워크는 이 연구를 통해서는 확인하기 어

렵다. 송창영(2020)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문제점을 도

출한 후 이를 통해 정책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즉 재난의 핵심영역으로 화재, 

교통사고, 안전사고, 감염병, 자연재해 등을 제시하였고 각 영역별로 세부지표를 도출한 후 각 

지표별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정합성 높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과 연계된 안전문화 정착 등의 지표를 통해 지역사회의 요소

를 지표로 구성한 것은 의미가 크다. 다만, 사고와 재해 등 기존 재난지표 활용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였으며, 지역소멸과 같은 이슈 지역 전반의 위험인자는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표 1> 지역사회 물리적 재난위험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관련이론 연구방법 한계 및 시사점

양원직 외
(2016)

지역위험계수
의 추정

지역위험도 평가 확률적 통계추정
인구변화 및 인구소멸 등의 
사회적 이슈가 고려되지 못함

박홍신 외
(2016)

지역위험도 
평가 알고리즘 

제안

지역위험유발계수, 
지역피해확산계수, 

지역재난계수

확률론적 통계추정(지
역재난계수를 통한 등
급화)

인구변화 및 인구소멸 등의 
사회적 이슈가 고려되지 못함

임동균･송승현
(2020)

지역안전지수 
개발

지방정부의 예방 및 
완화

문헌 검토: 평가기준을 
통한 관련 지표 통합 정리

간축성(parsimony)에 기
반한 지역비교가 어려움. 
즉 지역 간 비교를 위한 지
역통합 및 포괄지표 필요

송창영
(2020)

재난안전 
마스터플랜의 
가이드라인 

제시

지자체 
안전관리체계 수립

문헌 검토: 재난 관련 
법률, 안전혁신마스터
플랜, 국제안전도시지
표와의 정합성 진단

지역소멸과 같은 지역 이슈의 
고려가 필요

다른 한 가지는 기술변화 등 사회의 변화에 대한 인지적 위험 요소에 대한 것이다(노진철, 

2004; 차용진, 2014; 이홍재･차용진, 2018; 김현우, 2021). 노진철(2004)은 위험사회학의 관점

에서 위험과 위해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루만(Luhmann)의 자기준거적 체계이론을 

통해 설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는 위험사회학을 단순히 객관화된 기술이나 사건 등에만 초점

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위험사회의 관점은 사회적 민감성을 강조하는 구

성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기술지향적 또는 지진이나 홍수 등 자연재

해에 몰입하여 위험을 다루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가 가진 내생적 위험인식 또는 지역전반의 

변화가 주는 위험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지역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잠재적 불

안감과 인식 역시 중요한 위험인자라는 것이다. 차용진(2014)은 심리측정접근을 통해 지역위험

인식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역 간 위험인식의 차이점 및 유사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

과, 분석대상인 50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구표본과 목포표본의 위험인식은 유의미한 차이점

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공통점으로써 두 개의 위험인식요인인 ‘감춰진 위험’과 ‘두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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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들은 원자력과 관련된 위험 요소가 지역사회에 따라 구분

되는지를 확인해준 연구이다. 위험에 대한 지역 구성원의 인식적 특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이다. 

<표 2> 사회학적 지역위험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관련이론 연구방법 한계 및 시사점

노진철
(2004)

위험사회학의 
외연 확장

자기준거적 
체계이론

(Luhmann)
위해와 위험의 구분

지역 구성원이 공유하는 위험
인식 역시 중요한 위험인자로 
볼 수 있다는 것임

차용진
(2014)

지역 간 
위험인식의 
차이 비교

위험인식 측정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지역 간 위험의 공통점과 차
이점을 확인

이홍재･차용진
(2018)

위험사회 인식
4차 산업혁명, 
위험인식 측정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기존 패러다임을 현 대학생
들에게서도 확인

김현우
(2021)

위험사회 의미 
변화

위험사회 이론
코로나/기후/핵에너지의 
관점에서 위험사회 의미 
고찰

공통적으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불확실한 위험
성이 가장 핵심임을 강조

유사하게 이홍재･차용진(2018)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위험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

다. 이때 심리측정 패러다임에 기반해 수도권 지역 대학생에 대한 인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

석결과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15개 위험요인에서 기술에 대한 위험인식이 상당히 인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U.Beck(1986)이 언급하는 기술에 대한 위험사회 인지가 현 시점에서도 유

효함을 확인하였다는 것이 연구의 의의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것이 수도권 지역을 넘어서 

확장성이 있는지, 기존의 위험사회 인식 패러다임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연구결과인지에 대해

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김현우(2021)은 코로나19, 기후변화, 핵에너지 등의 현상은 현재 가

장 중요한 위험이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과거 U.Beck(1986)이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

어서 사회현상 각 부분에서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위험

이라는 것은 인류가 만들어내는 결과이며, 어떤 결과도 위험을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성찰

적 근대화 즉 비판적 수용과 검토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지역위험 역시 지역이 가진 

다양한 요소나 특성이 어떤 위험을 양산하는 것인지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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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역소멸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 주제 관련이론 연구방법 한계 및 시사점

이현정･최경민
(2019)

지역소멸 위험 
지역의 

주거만족도 
영향요인

지역소멸, 
사회적 

자본, 자산
회귀분석

지역소멸 감소는 일자리, 주택의 질, 
사회자본 등 다면적 접근이 필요

정성호
(2019)

강원도 지역의 
지역소멸위험성 

검토

인구 
장기추계

추계 통계, 
인구소멸지수 적용

지역사회 소멸이라는 주요 위험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확인

한편, 지역존립과 관련된 지역소멸의 연구 역시 제시되었다(이현정･최경민, 2019; 정성호, 

2019). 이현정･최경민(2019)은 인구구조에 근거한 소멸위험 지역을 도출하였다. 소멸위험지역

에는 강원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이 해당하였고, 해당 지역의 주거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어

떤 가구적 특성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였다. 회귀분석결과, 가족관계, 주택규모, 소득, 직

업, 주택유형 등이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지역소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자리, 주택

의 질, 사회적 자본 등이 전체적으로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정성호(2019)는 강원도 인구

변화 추이를 통해 강원도 지역소멸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장래인구추계를 토대로 할 때 

강원도의 고령인구 2015년 16.7%에서 2035년 35.6%로 증가함으로써 지역소멸의 위험성을 확

인하였고, 2015년 기준 군 지역 8개에서 지역소멸위험성이 감지되었지만, 2035년에는 강원도 

18개 시군 모두가 소멸위험에 놓여질 것이라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강원도를 대상으로 하였으

나, 지역사회 소멸이라는 주요 위험이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지역단위 소수 사례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써 퍼지셋

본 연구는 자연실험이 불가능한 비교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체제 수준(system 

level)의 분석과 함께 체제 내 수준(within-system level)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Przeworski & 

Teune, 1982). 일반적인 통계분석은 체제 내 수준 분석이 배제되기 때문에 내생적 특성이 고려

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그래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사례가 가진 특성들의 조합, 

즉 배열(configuration)에 집중한다. 통계에서 강조하는 개개의 변인은 사례에서 큰 의미를 지

니기 어려우며, 그 보다 각 변인이 가진 관계나 복합성 자체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체제 

내 수준 분석은 바로 사례의 특성(또는 원인) 간 배열과 관계에 주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례지향적 연구의 강점은 몇 가지로 제시될 수 있다(이영철, 2006: 72-73). 사

례연구는 사례의 독특성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으며, 소수의 대상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

라 논의하여 변화의 동태성을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사례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면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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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도 있다(서인석 외, 2021). 어떤 현상이든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회문화적 맥락과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다. 지역의 맥락과 문화 안에서 설명될 때 지역

의 현상이 잘 이해될 수 있다. 

여전히 일반화, 신뢰성, 타당성, 객관성이 확보는 사례연구의 문제라고 지적된다. 그러나, 연

구의 구성적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명확한 조사목적, 타당한 가설설정, 그리고 분석단위의 

명료화 등을 수행하는 한편 내적 타당성을 높이고자하는 유형일치, 체계적인 설명 구성방법 등

을 통해서 사례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Yin, 1984; Healy & Perry, 2000). 또한, 사회현상

은 고정된 것이라기 보다 변화하는 동태성을 지니고 있다(Bhaskar, 1979: 77-78). 하나의 현상

은 다양한 기제들이 내재된 것으로써 맥락에 따라서 이들의 국면적 결합((Bhaskar, 1975: 119))

이 달라지고 이것이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례는 단순한 N을 넘어서는 심층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봐야한다. 

사례가 가진 심층성을 확보하면서 인과탐색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접근은 연구 대상의 동질

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연구의 대상이 소수 사례가 동질성을 확보한다면 소수 혹은 중범위 사례

연구도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다(Gerring, 2004). 소수 사례 연구가 모집단을 추정하여 원인의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례들에 대해 결과를 중심으로 원인 간 집합의 효

과를 확인함으로써 더 타당한 설명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인 중심의 자유도(George 

& Bennett, 2005: 28-29) 관점이 아닌 결과 중심의 사례에 심층된 증거를 근거로 활용하는 관

점이다(Bennett & Elman, 2006: 459). 결과 중심의 원인 탐색은 특정 원인들이 단독적으로 현

상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다양한 원인 간 집합들이 그러한 현상을 야기했다고 바라보기 때문

에 현실적 설명력이 높다. 

소수사례를 통해 인과적 설명을 강조하는 접근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퍼지집합 접근

법이다. 퍼지셋 집합은 전체주의적 관점에 바탕을 두고 하나의 속성이라도 차이가 있을 경우, 

예외로 치부되는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달라질 수 있는 유형의 차이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Rihoux & Ragin, 2009: 6). 구체적으로, 퍼지집합이론은 유형 구성에 있어 다속성에 주목하여 

다속성 공간을 토대로 유형을 구축하는 방식을 취한다(서인석 외, 2021). 속성들의 다양한 결합

은 다른 속성 공간을 구성하기 때문에 별개의 유형으로 바라보게 된다(Ragin, 2000).

<표 4> 퍼지집합 질적분석과 일반사례연구 비교

구분 퍼지집합연구 일반 비교사례연구

측정수준 퍼지셋 소속점수 명목, 서열, 등간

사례의 수(N) 10-60 보통 1-10

통계적 검증 가능 불가

 자료: Collier et al.(2004: 246)을 서인석 외(202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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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사례연구 역시 사례의 수에 따라 분석적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 <표>는 이를 제시한 

것으로써 퍼지집합 연구는 측정방식이 퍼지집합 소속점수에 기초하며, 사례의 수는 10개에서 

60개 미만이 적절하다. 또한, 이 경우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10개 이하의 사례

인 경우 통계 검증이 어렵기 때문에 인과적 검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오히려 사례들

의 내용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사례의 독특성을 찾는 것이 적절하다. 전통적인 사례

분석은 통계검증을 수행하지 않지만, 퍼지셋 분석은 사례유형의 결과(outcomes)가 충분히 분

명한지 그리고 필수요건 및 충분요건(necessity or sufficiency)의 주장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

기 위해 검증이 수행될 수도 있다(서인석 외, 2021). 일반 통계분석이 현상 내에 존재하는 복잡

한 원인 간 상호작용을 경시함으로써 표면적 인과관계(superficial)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퍼지

집합 연구가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다. 결국 퍼지집합 접근방식은 소수 혹은 중범위 사례 분석

이 내포한 인과관계의 보편성 문제, 그리고 일반 사례 분석이 비판받는 타당성 문제를 해소한

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서인석 외, 2021). 본 연구 역시 광역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수 사례 연구이기에 퍼지셋 연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Ⅲ. 연구설계

본 연구는 기존의 사건사고 중심의 지역위험 관점을 넓혀 사회과학적 중요 이슈를 포함한 

지역위험도를 규명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중심의 분석을 시도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본

적으로 광역지자체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구분에서 가장 큰 범위이나 가장 

선험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분석자료의 수집이 시･군･구 단위 보다는 확보

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석적 관점을 취하는데, 한 가지는 광역시도별 

지역위험도의 유형화이며, 다른 한 가지는 지역위험도의 2가지 지표와 행복지수와의 관련성이

다. 두 분석적 관점은 퍼지셋 연구방법을 통해 구체화된다. 

1. 연구방법: 퍼지셋 질적 분석(fs-QCA)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 분석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이 방법은 Zadeh(1965)의 퍼지집합이론

을 사례분석에 접목한 것이다(Bennett & Elman, 2006). 퍼지셋은 숫자로 표현하기 곤란한 언어

적 변수를 연속적인 수치로 표현하는데(민기채, 2014), 기존 불리언 대수(Boolean Algebra)가 

‘1’과 ‘0’을 참(true)과 거짓(false)으로 표현한 반면 퍼지셋은 ‘0’과 ‘1’사이의 숫자를 제시하여 

주관적 기준을 수치로 표현함으로써(이해춘 외, 2007: 70) ‘0’과 ‘1’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러한 

특징은 소수 혹은 중범위 사례를 연구하는데 적합하다.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광역시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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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소수 사례라는 점에서 분석의 적합도가 높다. 이는 일반적 회귀분석의 자료적 한계를 

보완한다. 또한, 일반적인 인과분석은 독립된 원인의 종속된 현상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하나의 원인이 독립적으로 결과에 작용하지 않는다. 퍼지셋은 원인의 결합과 

종속변인의 관계성을 확인하는 인과분석을 수행한다. 지역위험 지표의 요인들이 어떻게 결합

되어 지역행복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에 퍼지셋 분석은 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퍼지집합 접근방법은 측정단계를 시작으로 연산과정, 검증과정, 그리고 축약의 과정을 거치

게 된다. 우선 측정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stata 모듈에서 제공하는 소속점수 산정방식을 활

용하고자 하였다. 각 자료의 서열화된 가중치를 비중으로 환산하여 개별 자료값을 재산정하고, 

여기서 최대, 최소를 기준으로 표준화하는 방식이다.5)

<표 5> 측정의 변환방식

max min 

 min 

둘째, 연산과정 단계이다. 연산과정에서는 불대수(Boolean Algebra)가 적용된다(Ragin, 2000: 

71-176).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으로 구성되는데 퍼지셋 용어로는 합집합이 ‘logical or’, 교집

합은 ‘logical and’, 여집합은 ‘negation’으로 표현된다(서인석 외, 2021). 셋째, 원인집합의 검증

과정 단계로써 인과관계의 확인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Ragin(2006)은 일관성(consistency)과 설

명력(coverage)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관성은 필수원인조건의 결과 집합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며, 포괄성은 그러한 집합이 결과의 사례를 얼마나 포함하는가에 있다

(Ragin, 2008a: 44-45; 서인석 외, 2021). 즉 일관성은 변인의 통계적 유의성을, 포괄성은 회귀

분석의 모형설명력을 각각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과정에서 일관성과 설명력 모두 확인하

여 소수 사례의 인과성을 확인하게 된다. 일관성 검증의 경우 Y-일관성 및 N-일관성 검증을 모

두 수행한다(서인석 외, 2021). Y-일관성 검증은 모형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준점과 비교

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이다(민기채, 2014). N-일관성 검증은 원인집합이 결과집합의 하위집합의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는 일관성, 그리고 원인집합이 결과의 여집합에 대한 하위집합에서 얼마

나 일정하게 확인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이다(정해식, 2012: 150; 서인석 외, 2021). 

넷째, 축약의 단계이다. 축약은 설명의 단순화 관점에서 간명방식(parsimony), 복잡한 사례 

중심 논의를 위해 복잡한 해법방식 모두 가능하다. 이때 Ragin(2008b, 79)은 최적화된 사례 해

석은 지나치게 단순하거나 복잡해도 적절하지 않다고 논의하면서 표준분석(Standard Analysis)

을 제안한 바 있다. Stata에서 제시하는 최소배열 축소집합이 표준분석의 방식으로 볼 수 있어

5) 해당서열값최소값  최대값최소값 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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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기채, 2014: 239) 본 연구도 이를 적용하였다. 

2. 분석지표 및 모형특정화

본 연구는 지역재난지수와 지방소멸지수를 활용해 지역의 위험도 유형을 구분하고, 둘 간의 

조건 결합으로 지역행복을 높일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잘 적용되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확인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역재난지수 및 지방소멸지수의 수준이 지역행복을 높였는지 논

의하는 것이다. 

<표 9> 지수 해석 기준

측정값 0.2↓ 0.2∼0.5 1.0∼0.5 1.5∼1.0 1.5↑

의미 소멸 고위험 소멸 위험 주의 보통
매우 낮음, 소멸 

저위험

이론적 검토의 논의에 기초해서 <표 10>와 같이 분석 지표 및 활용자료를 제시하였다. 우선, 

지역재난위험 변인은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하여 측정하고자 하였다. 지역안전지수의 경우 광역

지자체별 2019 지역안전지수 값을 변환하여 자료로 활용하였다. 기준년도는 2018년 대상이며, 

값의 범위는 0에서 1점까지 부여되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로부터 수집되었다. 

둘째, 지방소멸위험은 지역소멸지수를 활용하여 구하고자 하였다. 지역소멸지수의 경우 광

역지자체의 2018 지역소멸지수이다. 2018년 대상이며, 이 값은 [20세∼39세 여성 인구/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측정된다(이상호, 2016). 지역소멸지수의 해석 기준은 <표>와 같다. 인구

의 비중을 기준으로 한 지역소멸지수는 1.5이상은 매우 낮은 수준의 소멸위험수준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0.2이하의 경우는 소멸 위험이 매우 높은 고위험 군에 해당한다. 

<표 10> 분석 지표 및 자료

구분 요소 세부정의 값의 범위 자료출처

지역재난
위험

지역안전지수
광역지자체 2019 지역안전지수
(2018년 대상)

0-1
(낮을수록 
위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지방소멸
위험

지역소멸지수
광역지자체의 2018년 지역소멸
지수

- 인구소멸 위험지수(위키백과)

지역행복 삶의만족도(시군) 광역지자체의 2019 삶의 만족도
0-10

(높을수록 
만족도↑)

통계청(KOSIS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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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역행복은 삶의 만족도를 지표로 활용하여 구하고자 하였다. 광역지자체의 2019 삶의 

만족도 값이 측정대상이 된다. 기준년도는 2019년으로 위험변인과는 1년의 시차를 고려하였

다. 값의 범위는 지역 내 0에서 10점까지 부여한 인식 조사 점수를 평균한 값이다. 이때 자료는 

통계청 사회조사를 수집 및 활용하고자 하였다.

Q = E + F 
주) Q(지역행복), E(지역안전지수), B(지방소멸지수)

3.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사례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기준으로 결과값을 도출한 2019지

역안전지수와 2018년 지역소멸지수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는 통계청에서 제

공하는 시도별 삶의 만족도 중 2019년 값을 수집하였다(KOSIS 사회조사). 지역안전지수의 연

도와 지역소멸지수는 2018년으로 동일하고 삶의 만족도는 2019년에 해당한다. 둘 간의 차이는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차를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때 분석의 대상은 전국 광

역시도가 된다. 

Ⅳ. 분석결과 논의

1. 기초통계량

본 연구가 활용하고자 하는 변수의 자료값에 대한 기초통계량은 <표 11>와 같다. 총 자료수는 

17개로 확인되었다. 2019년 삶의 만족도는 평균이 0.686점, 표준편차가 0.021점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재난지수는 2018년 평균이 0.416점, 표준편차가 0.151점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소멸지수는 

평균 0.898점, 표준편차 0.304점으로 확인되었다. 삶의 만족도는 자료의 분포가 정규성 있는 분

포였던 반면, 지역재난지수와 지방소멸지수는 지역 간 차이가 큰 자료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표 11> 변수별 원점수 기초통계량

변인 측정변수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지역행복 삶의만족도(시도) 17 0.686 0.021 0.651 0.748

지역재난위험 지역안전지수 17 0.416 0.151 0.260 0.880

지역소멸위험 지방소멸지수 17 0.898 0.304 0.470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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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변인별 퍼지변화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행복에서는 경기도가 가장 높은 퍼지

점수로 변환되었고 대전광역시가 가장 낮은 퍼지점수로 변환되었다. 지역재난지수는 세종특별

자치시가 가장 높은 퍼지점수로 변환되었고, 전라남도가 가장 낮은 퍼지점수로 변환되었다. 지

방소멸지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가장 높은 퍼지점수로 변환되었고, 대구광역시가 가장 낮

은 퍼지점수로 변환되었다.

<표 12> 변수별 퍼지변환점수

구분 지역안전지수(E) 지방소멸지수(F) 삶의 만족도(Q)

서울특별시 0.906 0.688 0.750

부산광역시 0.813 0.406 0.188

대구광역시 0.281 0.563 0.000

인천광역시 0.531 0.813 0.500

광주광역시 0.906 0.625 0.813

대전광역시 0.000 0.750 0.438

울산광역시 0.406 0.938 0.375

세종특별자치시 0.688 1.000 1.000

경기도 1.000 0.875 0.625

강원도 0.094 0.156 0.688

충청북도 0.406 0.313 0.250

충청남도 0.094 0.250 0.125

전라북도 0.531 0.156 0.313

전라남도 0.281 0.000 0.563

경상북도 0.750 0.063 0.063

경상남도 0.625 0.406 0.875

제주특별자치도 0.188 0.500 0.938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표 13>의 퍼지변환전점수의 기초통계량이다. 각 값은 최소 0, 최대 

1로 확인되었고, 표준편차 보다 평균이 높은 값을 지니고 있었다. 

<표 13> 퍼지변환의 기초통계량

변인 자료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Q 17 0.5 0.306 0 1

E 17 0.5 0.305 0 1

F 17 0.5 0.306 0 1

<표 14>는 퍼지셋 자료부터 도출된 진리표이다. 원인집합의 수가 2개이기에 배열가능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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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은 4() 세트가 된다. 지역재난지수, 지방소멸지수를 원인조건으로 지역행복의 진지표를 도

출하기 위해 사례가 1개 이상 존재하고, 일관성 값이 0.80 이상인 배열만을 지역행복 집합으로 

판단하여 1로 표현하고 나머지 배열은 0으로 표현한다.

<표 14> 진리표 도출 결과

구분 E F 사례수 일관성 Q

1 1 1 5 0.850 1

2 0 0 4 0.645 0

3 1 0 4 0.641 0

4 0 1 3 0.737 0

진리표 분석결과 4개의 조합 중에서 1개의 세트가 지역행복이 높은 집합으로 판단되었다. 

관련 사례 수는 5개가 해당하였다. 

2. 지역위험의 유형화

<표 15>는 지역위험 지표에 기초해 퍼지셋 유형을 도출한 결과이다. 0.5를 기준으로 높거나 

낮음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지방소멸지수에서 0.5 값을 지닌 제주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지자체

가 구분의 대상이 되었다. 

<표 15> 지역위험 지표와 퍼지셋 유형화

구분 지역안전지수(E) 지방소멸지수(F) 퍼지셋 유형
서울특별시 0.906 0.688 EF
부산광역시 0.813 0.406 Ef
대구광역시 0.281 0.563 eF
인천광역시 0.531 0.813 EF
광주광역시 0.906 0.625 EF
대전광역시 0.000 0.750 eF
울산광역시 0.406 0.938 eF

세종특별자치시 0.688 1.000 EF
경기도 1.000 0.875 EF
강원도 0.094 0.156 ef

충청북도 0.406 0.313 ef
충청남도 0.094 0.250 ef
전라북도 0.531 0.156 Ef
전라남도 0.281 0.000 ef
경상북도 0.750 0.063 Ef
경상남도 0.625 0.406 Ef

제주특별자치도 0.188 0.500 사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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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셋 유형화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우선, 정책시급지역이다. 지역위

험에 대한 정책시급지역으로는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4곳이 확인되었다. 둘째, 

재난정책 우선고려지역이다. 재난정책 우선 고려지역으로는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3곳이 확

인되었다. 셋째, 지역소멸정책 우선고려지역에는 부산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4개

가 확인되었다. 

<표 16> 퍼지셋 유형화 결과

1유형 지역재난위험↓ 지역소멸위험↓(EF) 2유형 지역재난위험↓ 지역소멸위험↑(Ef)

대상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대상 부산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3유형 지역재난위험↑ 지역소멸위험↓(eF) 4유형 지역재난위험↑ 지역소멸위험↑(ef)

대상 대구시, 대전시, 울산시 대상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3. 필요조건의 분석

앞선 논의와 같이 필요조건은 지역행복이 발생할 때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행복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존재해야 하는 원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Schneider & Wagemann(2012)은 0.9↑ 기준으로, 민기채 연구에서는 0.8↑을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0.8↑이상의 기준 역시 엄격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분

석결과 지역재난지수와 지방소멸지수 단일한 필요조건으로 확인되지는 않고 동시에 있어야 필

요조건으로써 충족되었다. 이때의 설명력은 62.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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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지역행복에 대한 필요조건 분석 결과

지표 일관성
(consistency)

기준
(criteria)

설명력
(Coverage)내용 지표명

지역재난지수 E 0.687647 0.8  0.687647

Not 지역재난지수 ∼E 0.606529 0.8 0.606530

지방소멸지수 F 0.716882 0.8 0.716714

Not 지방소멸지수 ∼F 0.540294 0.8 0.540421

지역재난지수*지방소멸지수 E*F 0.823471 0.8 0.625626

Not [지역재난지수*지방소멸지수] ∼E*∼F 0.705765 0.8 0.536295

4. 충분조건의 분석 및 원인조합 도출

<표 18>는 충분조건의 분석결과이다. Y-일관성과 N-일관성을 검토하여 Y-일관성 0.8이상, 

그리고 Y-일관성이 N-일관성에 비해 높으면서 동시에 통계적 유의수준(p<0.05)을 충족하는 집

합 수는 총 1개로 확인되었다. 이때 해당 사례 수는 5개로 확인되었다. 

<표 18> 지역행복에 대한 충분조건의 Y-일관성 및 N-일관성 검증 결과

순번 set

검증기준

최적사례수
(NumBestFit)

benchmark0.8, p<0.1 Y-ConN-Con, p<0.1

Y-일관성
(Y-Con)

검증기준값 F p
N-일관성
(N-Con)

F p

1 EF 0.849 0.8 5.25 0.036 0.570 3.47 0.081 5

해당 분석에서 하나의 결과가 도출되어 축소집합 과정은 동일하게 확인된다. 조합전반 설명

력과 일관성은 모두 하나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전체 설명력도 동일하게 부여된다. <표 19>는 

이에 대한 결과를 요약한 내용이다. 

<표 19> 지역행복에 대한 충분조건 원인조합6)

구분 원인조합
조합전반 설명력

(Raw Coverage)
조합독점 설명력

(Unique Coverage)
일관성

(Solution Consistency)

1 E*F 0.581 0.581 0.849

Total Coverage 0.581 Solution Consistency 0.849

6) ‘원시 설명력(raw coverage)’은 해당 집합의 경로에 의해 설명되는 성과의 부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회귀분석에서 설명되는 변수에 더해 설명되지 않는 오차 또는 절편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
다(서인석 외, 2021). 이에 반해 고유 설명력(unique coverage)은 원시 설명력 중 해당 집합과 관련없는 
확인되지 않는 집합의 효과를 제외하고 남은 설명력을 의미한다(Schneider & Wagemann 2007: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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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지역행복의 충분조건 원인조합은 총 1가지 형태로 확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58.1%, 

전체 충분조건 원인조합의 일관성은 84.9%로 확인되었다.

충분조건 원인조합: E*F

지역행복은 가설적으로 전제한 것과 같이 지역재난지수↑, 지방소멸지수↑ 안전한 지역에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원인조합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결과 집합

인 지역행복 퍼지점수를 Y축에, 충분조건 원인조합의 퍼지점수를 X축에 놓은 산점도를 제시하

였다(<그림 3>참조). 전체적으로 경기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례들은 대각선에 근접하거나 위편인 좌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높은 일관성을 나타낸다. 

<그림 3> 지역행복 충분조건 원인조합 간 산점도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행복(Y) 결과집합의 관점에

서 경기도, 부산, 대구를 제외하면 일관된 관점에서 지역행복>원인조합(EF) 보다 높게 형성된

다. 퍼지셋 점수로 환산된 자료이기 때문에 원인조합의 수준보다 결과의 수준이 높아야 영향관

계가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지역행복을 높이는 데 있어 지역안전지수↑×지방소멸지수↑가 

인과적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경기도의 경우 지역행복의 충분조건에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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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지만, 선형성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산과 대구만이 이상값이라고 보여진다. 결국, 대부분의 

광역지자체에서 지역안전수준을 확보하고, 지방소멸의 이슈를 해소한다면 지역의 행복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특히, 개별효과가 아닌 2가지 변인이 모두 상승해야 

가능하다는 점은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다. 

5. 충분조건 원인조합별 최적 사례 및 정책적 시사점

충분조건 원인조건결합의 최적사례로는 5개 지역이 확인되었다. 지역행복 수준이 높은 지역

에서 지역재난지수 및 지역소멸지수는 모두 높았음이 확인되었다. 지역재난위험과 지역소멸위

험 모두 낮은 경우에 지역행복수준의 관련성은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에서 확

인된 것이다. 

<표 20> 충분조건의 원인조건결합과 최적사례

충분조건 원인조건결합 퍼지셋 유형 최적사례 사례수

1 EF 동일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세종시, 경기도 5

이상의 결과에 기초해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최적사례에 대

한 해석이다. 최적사례는 선형성에 가장 근접하면서 동시에 0.5수준을 넘는 사례를 요약한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적사례에 제시된 5개 광역지자체 중 서울, 인천, 경기도는 수도권에 

포함되며, 세종시는 정부청사가 위치한 곳이다. 결국 광주시를 제외하면 지역안전지수와 지방

소멸지수가 모두 안정적인 곳은 수도권 등에 해당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결과 지역행복

의 수준 역시 높은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앞서 논의되었던 유형화 결과와도 일맥

상통한다. 즉, 지역위험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된 유형은 1유형에 해당하였고, 이 사례들이 

모두 지역행복수준이 높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형화 결과에서 나타난 지역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의 마

련이다. 유형화 결과에서 4유형에 해당하는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은 정책시

급지역에 해당하였다. 두 가지 이슈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수도권과 같이 인구가 많고 재정상태가 안정적으로 변모하기는 

어렵다. 지역의 안전지수를 확보하고, 지역의 인구를 확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별개

로 중앙정부 및 국가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시급한 이유이다. 기후변화 및 인구변화로 인한 지

역안전수준과 지방소멸수준에 대한 이슈가 새롭지는 않더라도 지역행복이 현대국가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할 때 지역행복과 두 주요 이슈를 결합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이슈를 강화하고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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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지역재난위험과 지역소멸위험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위

험수준과 지역행복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광역자치단체 간 위험도 

요소를 ‘지역재난위험’과 ‘지방소멸위험’으로 구분하였고, 지역재난위험은 지역안전지수를 지

표로, 지방소멸위험은 지방소멸지수를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행복으로 정의된 ‘지역 삶

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즉 2018-2019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연구범위를 한정

하고, 2018년 지역안전지수 및 지방소멸지수 등의 원인조건과 2019년 지역 삶의 만족도라는 

결과조건의 관련성을 소수 사례 연구 인과성 분석에 최적화된 퍼지셋분석을 적용하여 분석결

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지역위험도 유형화 분석

이며, 다른 한 가지는 지역행복과의 관련성 분석이다. 우선, 지역위험도 유형화 분석의 논의에 

기초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위험도 분석 4가지 중에서 지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군은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의 4곳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위험에 대한 정책시급성이 가장 높

은 군이었다. 광역시도를 총괄할 때 충청도가 가장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향후 충청도의 시군구별 분석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행복과의 인과성 분석 결과에 기초하면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 지역행복과 

지역위험 간 충분조건 원인조합은 총 1가지 형태로 확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58.1%, 전체 

충분조건 원인조합의 일관성은 84.9%로 확인되었다. 지역행복을 높이는데 1가지 형태의 원인

조건이 성립한 것이다. 지역재난위험 수준↓(E↑), 지방소멸위험 수준↓(F↑)인 지역에서 행복

수준이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위험 지표 두개가 결합된 지역만이 행복지수가 높았다. 어

떤 지표 하나의 결과로는 확보되는 것이 아닌 모두가 높은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퍼지셋 

분석의 결과조건에 대한 원인조건은 높거나 낮은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원인조건들의 크거

나 작은 상태 간 결합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

서 행복지수라는 결과조건은 오직 두 위험지표가 높은 상태의 결합관계만을 허용하였다. 지금

껏 지역위험은 재난대응의 관점에서만 논의되고 제도화 되었지만, 이 결과에 기초하면 사회적 

관점이 결합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위험 수준이 지역행복의 선행조건으로 고려

되는 경우 자연적, 사회적 지표 어느 하나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한계 역시 내재하고 있다. 우선, 연구의 범위

에 대한 문제이다. 연구의 범위를 ‘광역’으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역위험의 진단 결과가 시급

한 시･군･구의 분석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연구결과를 더 확장해서 지역위험도가 

낮은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시군구를 분석해서 제시할 수 있다면 실용성이 있는 정책아이

디어가 될 수 있다. 이 연구결과를 기초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위험도가 높은 광역지자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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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분석을 수행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역위험도가 변모했을 가능성

이 있다. 종단적인 변화에 따라 어느 지역이 지속적으로 위험군인지, 어떤지역이 최근 위험군

에 포함되었는지 등의 변화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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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역안전지수와 지방소멸지수를 활용한 지역위험 유형화 및
지역행복과의 퍼지셋 결합관계 분석

이 연구는 지역재난위험과 지역소멸위험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들의 유형을 분류하고, 위

험수준과 지역행복과의 관련성을 탐색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광역자치단체 간 위험도 

요소를 ‘지역재난위험’과 ‘지방소멸위험’으로 구분하였고, 지역재난위험은 지역안전지수를 지

표로, 지방소멸위험은 지방소멸지수를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지역행복으로 정의된 ‘지역 삶

의 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즉 2018-2019년 17개 광역자치단체로 연구범위를 한정

하고, 2018년 지역안전지수 및 지방소멸지수 등의 원인조건과 2019년 지역 삶의 만족도라는 

결과조건의 관련성을 퍼지셋분석을 적용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역행복과 지

역위험 간 충분조건 원인조합은 총 1가지 형태로 확인되었다. 전체 설명력은 58.1%, 전체 충분

조건 원인조합의 일관성은 84.9%로 확인되었다. 지역행복을 높이는데 1가지 형태의 원인조건

이 성립한 것이다. 지역재난위험 수준↓(E↑), 지방소멸위험 수준↓(F↑)인 지역에서 행복수준

이 높을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주제어: 지역위험도, 지역재난위험, 지방소멸위험, 퍼지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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